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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위법성 여부 판단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실망스러워 -

지난 4월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통과시킨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
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4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
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충북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청탁금지
법 위반 등 위법 여부에 대해 송곳 질의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비판하고, 전문성 검
증은 두리뭉실 넘어갔다.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암묵적 합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충북도의회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
사 전횡을 막고 공직 후보자가 그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
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이유이자 기대했던 효과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그저 형식만 남은
듯하다. 2023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충북도가 소관 부처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등 도의회가 무시당하더니 이제는 도의회 스
스로 인사청문회는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청문회
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충북도의회 스스로 의회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충북도지사는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위법 논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충북TP 원장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위법 논란
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법 논란이 휩싸인 기관장은 기관에서 
영도 서지 않고 직원의 신뢰는 더더욱 어렵다.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지역 방송사 사장 재임 
시절 한 기업으로부터 ‘자문역 보수’로 5년여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3 천여만 원
을 받은 것과 8차례에 걸친 자문료 지불 기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
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